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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전감독법으로 투명성 제고 성과, 
평가지표 보완도 추진

<보도 주요내용> 

  5.1(월) 국민일보에서는 ｢원전감독법｣ 도입 이후에도 원전 비리가 끊이지 

않고 있으며, 신고리 5·6호기 폐수시설 입찰비리* 사건이 평가에 반영되지 

않아 실효성 있는 원전 기관 실태 점검을 위해 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

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음(｢입찰 비리 기관에 “공정 경쟁 조성” ··· 이상한 원전감독법 평가｣)
   * 한국전력기술 직원 A씨는 한수원의 신고리 5·6호기 폐수시설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

체가 낸 사업제안서를 B씨 등 2명에게 제공, B씨는 제안가격을 낮춰 낙찰받고 A씨는 B씨 

업체에 고문으로 재취업 ⇒ ’21년 법원은 A씨에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 선고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

  ’15년 7월 ｢원전감독법｣ 시행 이후 원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 및 협력

업체 제재 건수는 법 시행 이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*하는 등 

성과가 있었음

   * 5개 원전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협력업체 제재 건수 :

      (임직원 징계) ‘12~’14년 117건 → ‘15~’22년 34건 

      (협력업체 제재) ‘12~’14년 139건 → ‘15~’22년 91건 

  향후 평가 지표 보완을 통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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